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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frequent occurrence of large-scale disasters, the importance of collaborative governance through

mutual cooperation among government, private sector, and civil society in disaster management has been

gradually increased. In South Korea, disaster management tasks mostly belong to the public sector, without

sufficient collaboration with private sector and civil society. Therefore, it is critical to enhance disaster 

management capacity by raising disaster knowledge of participants. This study intends to draw implications

by comparing disaster education systems in Korea with other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Japa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related laws should be reorganized to ensure legal

stability and justifiability. Second, it is necessary to check and improve the disaster management infrastructure

including community-level action. Third, based on the improvement of disaster awareness, disaster education

system should be strengthened within a cooperative governance framework. As a result, disaster preven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recovery activities would become effective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n 

education system that strengthens communication, improves knowledge and clarify the roles of all 

stak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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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재난이 발생하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재난관리 주

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신속성, 효율성, 전문성에 기반 

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개입함으로써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메르스 사태

와 세월호 사건 등에 대한 국가적 대응은 관료제적 특

성과 맞물려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켜왔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재난극복을 위한 컨트롤타워 재정비

와 재난안전시스템 개혁 등을 추구하면서 국민의 생

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는 자세를 

취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완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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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정부뿐 아니라 민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공동체 차원에서 각 역할을 정립하고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해야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재난

관리체계의 특징은 정부-기업-민간의 협력을 강조하

는 재난관리 거버넌스이다(Yang, 2010: 125). 즉, 전통

적 관료제 방식보다 거버넌스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

고자 하는 기대감 또한 높아졌다. 이에 정부, 민간, 시

민사회가 상호의존성을 가지고 공동의사결정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소

방공무원과 일반 공무원 등 공공부문의 한정적인 인

력 및 기술만 투입되는 등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시스

템은 정부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간 및 시

민의 주체적인 역할에 대한 인식은 미약한 수준이다.

선진국의 경우 재난관리에서 민⋅관⋅시민사회의 

공동대응은 매우 기본적이며 필수적이기에 법, 정책, 

실천 영역에서 각 주체의 역할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구축된 편이다. 일본의 

경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협력적 네트워크에 의

해 재난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Yang, 2010: 

149), 미국 역시 재난 거버넌스 시스템이 상당히 짜임

새 있게 운영되고 있다(Ju & Kim, 2003: 39; as cited 

in Yang, 2010: 149). 연방과 주 정부 공무원을 대상으

로 훈련 및 교육하는 법규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으며

(Byun, et. al., 2018: 23), 비영리기관들이 재난약자 개

인의 재난대비계획을 수립⋅지원하는 협력체계가 활

발히 작동하고 있다(Byun, et. al., 2018: 23). 또한, 재난

관리의 경우 전 국민을 비롯하여 관련 주체와 구성원

들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

난에 대한 사전 위험을 인지하고 대응 요령을 익히는 

등 교육과 훈련을 지속적으로 병행해야 한다. 특히 공

무원, 취약 대상 시설의 종사자,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

육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각자 수행해

야 하는 역할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하고, 재난을 효과

적으로 예방⋅대비⋅대응⋅복구할 수 있는 역량을 강

화시켜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효과적으로 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재난 관

리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 함양 및 재난관리 역량을 갖

추는 재난교육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

였다. 이를 위하여 재난관리에 협력적인 거버넌스 구

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과 함께 우리

나라와 선진국의 재난관리 교육의 법적 근거와 교육

시스템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에서의 적용 가능한 함

의를 모색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는 여러 

학자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된다. 먼저 Ansell & Gash 

(2007)는 하나 이상의 공공기관이 공공정책을 실행하

거나 프로그램 및 자산을 관리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공식적이고, 합의에 기반하며, 깊이 있는 공동의사결

정 과정상에 비정부 이해관계자들을 포함시키는 통치 

장치로 정의한다. 즉, 공공기관들과 다양한 이해관계

자들이 함께하는 공동의사 결정이라고 본다(Ansell & 

Gash, 2007). Tang & Mazmanian(2008)은 공공영역에서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공공정책상의 문제들을 해

결하기 위해 여러 조직의 업무를 수립, 조정, 촉진, 운

영, 모니터링 하는 과정을 협력적 거버넌스로 정의한

다. 특히 거버넌스의 협력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며,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들의 협력, 상호기대, 자발적 

참여를 관찰하는 데 초점을 둔다. Lee(2015)는 거버넌

스를 다양한 목적을 가진 조직과 개인들이 비 계층적 

관계에서 공동노력, 자원공유, 의사결정을 위해 마음

과 힘을 합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정의들을 살펴보았을 때 협력적 거버넌스란 정부, 민

간기관, 시민사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의사결정, 

공동사업을 통해 상호 의존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Donahue(2004)는 비정부 활동가들이 공공영역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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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는 것은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아니지만, 이것은 

몇 가지 이유로 더욱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첫째, 대부

분 사람들이 정부의 힘이 약한 국가에 살고 있으며, 

둘째, 20세기 중반부터 중앙집권 국가가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복잡성, 

상호연결성, 정보 집약 세계의 특성 때문에 집단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업무들이 증가하여 정부가 온전히 수행

하기 어려워짐으로써 서로 단결할 필요가 있으며, 시장

의 힘을 빌리게 된다는 것이다(Donahue, 2004). 한국에

서 또한 재난관리 영역에서 협력적 거버넌스는 점차 

중요한 개념으로 대두되고 있다. 재난관리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3항에 따르면 재난의 예방⋅대

비⋅대응⋅복구를 위한 모든 활동이며, 수행과정 상 

공공, 민간, 시민사회의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2. 재난관리 교육의 필요성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 2항 3호에서

는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를 할 것을 규정하며, 제29조 2항에서는 재

난 안전 분야 종사자 교육의 필요성 등이 제시되어 있

다. 이처럼 재난관련 종사자 교육에 대해 법으로 명시

되어 있지만 민간영역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

육의 경우 필수사항은 아니기에 미흡한 실정이다. 민

간영역에서 활동하는 지역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이 있지만 이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이수 받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Green Korea United(2007)의 보고서에 언급되듯이 태

안 유류유출사고에서 방재작업에 대해 교육하고 안내

할 관리감독자가 배치되지 않았거나 늦게 배치된 문

제가 있었다. 그리고 현장 지휘통솔자, 지역 주민조직 

대표자, 자원봉사 현장 인솔자, 시민사회단체 등에게 

해안 방재 관련 기본 정보 및 유의사항, 연락처 등의 

간단한 유인물 배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Green 

Korea United, 2007). Chung & Kim(2009)은 주민 재해

교육이 필요하며, 자원봉사자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혹은 도착 직후 최소한의 기본 사항을 숙지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공무

원들만으로 봉사자들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전문봉사원을 양성하는 교육시스템과 이들의 활동을 

보장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Chung 

& Kim, 2009). 또한 Sung & Choi(2013)은 재난관련 자

원봉사자 배치 및 활용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최대화

하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훈련 등 양성시스템을 구축

하고 현실적인 운용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이외에도 

민간부문 네트워크의 실질적인 구축과 이를 통한 표

준화된 교육과정 혹은 필수 교육과정에 따라 통합적

인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

다(Sung & Choi, 2013). Park(2016)은 교육과 훈련이 재

난관리 단계 중 주로 대비 단계에서 담당자 위주인 한

정적 범위에서 다루어진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재난

의 양상이 변함에 따라 재난안전과 관련된 교육 및 훈

련은 재난관리 전 단계, 그리고 시민사회까지 포함한 

범위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Kim(2015)은 자

원봉사영역에서 협력적 거버넌스가 조직성과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조직성과 향상을 위해 신뢰를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즉,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원봉사 영역의 신뢰 향상을 통해 재

난관리의 적절한 대응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3. 재난교육에서 협력적 거버넌스

재난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주로 공무원의 역

량 강화(Kim, et. al., 2014),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 교육

훈련설계(Nam & Park, 2013) 및 개선(Lee & Ryu, 

2014), 재난관련 교육과정분석(Yoon, et. al., 2015) 등

이 이루어져 왔다. 재난과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연

구들 또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활용한 재난경보시스템 

구축(Kang & Lee, 2017), 지방 및 중앙정부 간 협력강

화(Yang, 2010), 해외 사례분석(Bae & Lee, 2010; Ju, 

2016), 민간부문 활성화(Rheem & Lee, 2015), 지자체

의 관리체계 개선(Park, et. al., 2012; Ju, 2012; Lee, 

2015, Yoo & Jeon, 2016), 재난구호체계 활성화(Kim & 

Shim, 2016) 등이 이루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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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재난 교육 및 

구성원들의 역량강화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선행연구는 전혀 없다.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

하고 운영하면서 유기적 관계 형성을 통한 협력적 거

버넌스 구축을 도모한다면 재난관리의 효율성과 효과

성이 증대될 것이므로 본 연구의 필요성이 주목된다. 

Ⅲ. 재난관리 교육시스템 비교

1. 미국의 재난관리 교육시스템 

1) 법적 근거 

미국은 1950년 이전까지 재난관련 개별 법률들을 

통해 재난에 대응해 왔다. 이러한 대응의 비효율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50년 해당 주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강조하면서 연방정부의 지원을 

규정한 ｢연방재난구호법(Federal Disaster Relief Act)｣
을 제정하였다. 또한, 1974년 대통령의 재해 지역 공포 

절차를 규정한 ｢재난구호법(The Disaster Relief Act)｣
이 제정되면서 통합적인 재난관리 지원을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며, 1979년에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을 출범시키면

서, 그동안 분산되었던 재난관리가 통합적이고 효율

적으로 바뀌었다. 이후 1988년 재난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통해 ｢스태포드 재난 구호 및 

긴급구제법(Stafford Disaster Assistance and Emergency 

Relief Act): 이하 스태포드법｣이 제정되었으며, 이는 

현재까지 미국 재난관련 법령과 재난구호의 기본 틀로 

작동하고 있다(Ahn, 2018).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지

방정부 차원의 법령들로 구분되어 기본법과 같은 하

나의 큰 개념의 법령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재

난 이후의 지역사회 재건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통해 연방정부의 역할이 점차 확

대됨에 따라 연방차원의 재난관련 법령들을 살펴볼 

수 있다. 연방차원의 재난관리 법령에는 ｢스태포드법｣, 

｢재해피해저감법(Disaster Mitigation Act of 2000)｣, ｢국
토안보법(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등이 있다. 

특히 국토 안보법의 경우 2001년 9/11테러 이후 대량

살상무기(WMD)테러 등에 대비하여 비군사 분야와 

관련된 위기관리기관들을 통합하여 국가의 취약성을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2년 제정되면

서, 2003년 1월에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가 신설되었으며, FEMA가 국토안보부

의 하위기관으로 편입되었다. 국토안보법은 FEMA의 

역할과 기능,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하

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난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관

리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다.

FEMA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재난교육은 신설⋅
확대되었다. 미국의 재난관련 교육시스템은 국토안보

법 Sec. 507의 ‘FEMA의 역할(Role of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조항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다

고 볼 수 있으며, 미국의 재난분야 교육⋅훈련과 관련

된 기본법령으로는 국토안보교육법(Homeland security 

Education Act of 2001), 대통령령(HSPD-8: National 

Preparedness) 등이 있다. 국토안보교육법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의 재난관련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은 재난교육 및 훈련의 기본을 

제시함으로써 재난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

육을 담당한다(Yoon & Yoon, 2015).

2) 교육시스템

현재 미국의 재난교육은 국토안보부의 FEMA에서 

관장하는 국가대비위원회(National Preparedness Directorate)

의 국가교육훈련부(National Training & Education 

Division: NTED)를 통해 주로 시행하고 있다. 국가교

육훈련부(NTED) 산하에는 재난관리교육원(Emergency 

Management Institute: EMI), 국가교육훈련부서(NETD) 

등이 있다. 재난관리교육원(EMI)은 대표적인 교육기

관으로서 지진, 홍수, 허리케인 등 재난에 대해 경감⋅
대비⋅대응⋅복구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

며, 이외에 교육 프로그램으로 기술, 관리자 역할에 필

요한 리더십, 재난 현장 지휘시스템(Incident Command 

System) 등을 함께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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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대상 교육시스템은 재난관리역량을 강화하

는 데 주목하고 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으

로 대응하고 공공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정부

는 능력 발전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에서 인력개발을 

위한 투자와 교육훈련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교육훈련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각 부처별로 교육훈련 담당기구가 설치되어 있고, 부

처 간 연계시스템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재난관리교육원은 미국 내 고등교육기관의 재난교

육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1994년 고등교육사업

(Higher Education Project: HEP)을 도입하였다. 2001년 

9/11테러와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재난 이후 많은 

대학에서 재난교육과정을 추가하고 2015년 기준으로 

총 171개의 학사, 석사, 박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

다(Yoon & Yoon, 2015). 현재 미국의 대학에서 육성⋅
배출되는 재난관리 전문가는 연방, 주, 지방의 정부기

관,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재난관리자 및 재난관리중

역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각 지방정부는 재난대응 지원활동 중 재난관

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시민들을 선발하여 각종 재

난 발생 시 이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

적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재난대비능

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사

회재난대응팀(Community Emergency Response Teams)

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난대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함으로써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도모한다. 이외에도 

지역사무소를 통해 자원봉사단체의 역할에 관한 안내

사항을 배포하고, 자원봉사단체 거점기관(Voluntary 

Agency Liason)을 설립하여 각 단체 간 정보를 공유하

고 활동을 촉진시키고 있다(Cho, 2010). 캘리포니아의 

경우 일반시민들도 위기관리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특별훈련원 양성에 매년 20만 달러의 예

산을 확보하여 위기관리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에 적

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Chung & Kim, 2009). 뿐만 아

니라 안전교육을 위해 각 지역에 재난안전체험관도 

건립⋅운영하고 있다. 건립 기획 단계부터 정부와 민

간이 협력하여 추진하며, 지속적으로 운영해오거나 

사기업이나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Byun, et. al., 2018: 167). 

2. 일본의 재난관리 교육시스템

1) 법적 근거

1961년 제정된 ｢재해대책기본법｣은 일본의 재난관

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방재체제를 정비하고, 

방재 계획, 재해 예방⋅대책⋅복구 및 필요한 방재대

책의 기반을 정리함으로써 방재행정의 정비 및 추진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기본법은 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의 교훈을 배경으로 개정되었으며, 이

러한 개정에 대해 Nemoto(2015)는 ‘교훈과 과제를 방

재교육 등을 통하여 후속세대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Cabinet Office, government of Japan, 2012).’

는 부분이 강조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방재교육

은 제7조와 제46조의 교훈전파규정이 신설됨으로써 

방재교육 강화 등에 의한 방재의식 향상에 근거를 두

고 재해경험으로부터의 교훈⋅전승 및 다양한 주체들

의 참여에 의한 지역방재력 향상을 위해 법령에 근거

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정부는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관련 법률을 제정 및 개정해왔다. 주요 법령을 

살펴보면, 일본해구⋅치시마 해구 주변 해구형지진

과 관련된 지진방재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활화산대책 특별조치법｣, ｢지진방재대책 특별조치

법 시행령｣, ｢대규모지진 대책 특별조치법｣, ｢재해대

책기본법｣, 학교 방재교육의 기반이 되는 ｢학교보건

안전법｣ 등이 있다(Lee & So, 2013).

2) 교육시스템

일본은 지진과 태풍 등 다양하고 심각한 유형의 재

난을 겪으며 쌓은 교훈과 경험을 기반으로 중앙정부

는 물론 지방에서도 방재교육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재난 발생시 안전을 지키고 재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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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구현될 수 있도록 공

무원, 교육기관, 그리고 국민 등에 대한 다양한 방재교

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공공과 민간에 한

정하지 않고 지역주민과의 연계와 역할분담을 통한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Korea Institute of Disaster & Safety(2014)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공교

육으로는 방재사 교육과 방재박물관을 통한 교육, 비

디오 등 영상물을 통한 교육, 민간방재조직을 통한 교

육 등이 있다. 특히 방재사 교육의 경우 지정 기관에서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을 통과하여 방재에 

대한 충분한 자질과 지식을 가진 사람을 양성함으로

써 방재전문가 상시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Yoon & Yoon, 2015). 방재사는 평상시에는 기업 

및 단체에 방재의식 고취 및 구조⋅구급지식 교육을 

수행하며, 유사시에는 구조⋅구급, 피난유도 등을 맡

음으로써 초동 대응자 또는 준 방재전문가로서의 역

할을 수행한다. 또한, 전국적으로 위치한 방재교육센

터가 교육 및 체험을 통해 재난에 대한 경각심과 재난 

대비 기초 역량 강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관에서 교육프로그램들을 체계적으로 관리⋅육성

하고 재난관리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Cho, et. al.(2015)에 따르면 재난안전체험관은 최신설

비의 방재시뮬레이션 개발로 실제상황과 같은 재난체

험학습이 가능하도록 역점을 두어 재난에 대한 적절

한 대응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며, 퇴직 소방공무

원을 체험지도와 교육에 자원봉사자로도 활용하고 있

다. 기타큐슈는 정규교과목에 소방안전교육을 편입

하여 소방공무원을 안전교육 전담인력으로 활용하여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에 소방안전교육

사로써 배치하고 있다(U&E, 2015). 일본의 경우 재난

관리시스템의 큰 특징이 중앙차원의 역할이 강화됨과 

동시에 지방정부차원에서 협력하는 형태이며(Yang, 

2010: 145), 재난안전체험관 역시 대부분 공적시설로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Byun, et. al., 2018: 164). 

이러한 공공의 노력에 더하여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통해 국민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지역

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Lee 

& So(2013)은 일본의 학교방재교육은 아동 및 학생 등

의 발달단계에 따라 2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계획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첫 번째로 방재에 

관한 기초적⋅기본적 사항을 이해하고 사고력⋅판단

력을 높여 적절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교육하며, 

두 번째는 재해에 당면했을 경우 향후 발생할 재해에 

대한 예방중심으로 안전 확보에 관한 실천적인 능력

과 태도를 기르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고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방재교육을 받은 자가 

방재전문가로서의 능력과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대

학교, 대학원, 연구소와 같은 고등교육기관을 통해 방

재교육과 방재연구를 진행하고 있다(Yoon & Yoon, 

2015). 특히 일본의 방재교육 프로그램 중 도덕교육은 

생명의 존엄성을 비롯해 규정 준수, 공중도덕 등 안전

하고 올바른 도덕적 태도 형성을 통해서 방재를 포함

한 학교안전교육의 기반으로서 그 의의를 가진다. 또

한, 민간방재조직을 통한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일본의 방재시민조직은 소방청과의 협력시스템을 갖

추고 화재예방과 관련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있

다(Korea Institute of Disaster & Safety, 2014).

3. 한국의 재난관리 교육시스템

1) 법적 근거 

한국은 국가가 국민을 위기와 재난으로부터 보호

해야 할 책임에 대해 ｢헌법｣ 제34조 6항에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직접 규정하고 있다. 재

난 및 안보 관리와 관련한 여러 법령이 있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의 경우 2004년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기본법 역할을 하고 있다. 

재난관리 교육과 관련된 법적 근거는 박근혜 정부 

당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하면

서 조직을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역할로 개편하였

으며, 국가재난대비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총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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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을 2013년 8월 대폭 개정하였다. 제29조의 2에 ‘재난

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이 신설되었고 이후 재난관련

공무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2014년 2월 개정 이후 재난관련 종사자 교육이 의무화

되었다.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시행규칙 제6조의 2(재난

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종류 등)에서 재난안전분야 종

사자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과 교육 종류 등이 명

시되면서 교육시스템이 구체화되었다.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29조의 2 제 2항에 따라 재난안전 전문

교육기관으로는 전문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교육기관

으로 하여금 전문교육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

며, 시행령 제37조의 2에서 교육기관을 행정안전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 소속의 공무원 교육

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 외의 기관만 해당) 

소속의 교육기관,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교육 운영 

실적이 있는 민간교육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으로 할 수 있고, 시행규칙 제6조의 

2에서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은 관리자와 실

무자로 구분하고, 전문교육의 기간은 3일 이내, 교육 

대상자는 해당 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에는 신규교육, 

신규교육 후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2013년 8월 개정 당시 안전문화 진흥을 위해 제 66

조의 5(대국민 안전교육의 실시)도 신설되었으나 이

후 해당 조항과 제66조 6(안전교육전문인력 양성 등)

의 안전교육 및 학교⋅사회복지시설⋅다중 이용시설 

등 안전에 취약한 시설의 종사자와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안전교육 전문 인력도 재난교육훈련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은 2016년 5월 29일에 삭제되었다. 이는 

재난 및 안전사고에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

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종합한 단일법안인 ｢국민 안전교

육 진흥 기본법｣이 2016년 5월 29일 제정 및 2017년 

5월 30일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은 미국과 

일본에 비해 재난 안전교육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최

근에 다루어지고 있으며, 재난 안전교육 체계 역시 걸

음마 단계임을 알 수 있다. 

2) 교육시스템

교육기관으로 정부 및 민간기관이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한 행정안전부의 교육 대

행기관은 국가민방위 재난안전연구원이 대표적이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2016년 12월 재난안전 종사자 전

문교육을 위한 대행기관으로 한국방재협회, 한국과학

기술원, 숭실대학교 3곳을 선정하였다. 이에 4개 기관

을 중심으로 교육시스템을 살펴보면, 먼저 국가민방

위재난안전교육원은 민방위 및 재난안전, 생활안전, 

직무, 사이버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

뿐 아니라 민간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으로 구분하여 

총 64개의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교육 대

행기관으로 선정된 한국방재협회, 한국과학기술원, 

숭실대학교 3곳은 동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교육 프로

그램을 토대로 자격제도 운영보다는 교육수료 형태로 

운영되었다. 한국방재협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제 72

조(한국방재협회의 설립)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

로 기존에 방재분야 교육을 운영하는 등 재난관리 관

련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은 ‘재난학

연구소’ 설립으로 재난에 대비한 총체적인 연구 개발 

및 융합적 수행을 목표로 하면서 재난안전 종사자 전

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숭실대학교의 경우 교육 대

상에 따라 기관별 특수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교육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재난 상황에서 일차적인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 종

사자 중심의 교육 외에도 안전교육과 관련된 인력을 

양성하는 민간기관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한국생활

안전연합, 한국안전교육강사협회 등에서 국민안전처 

분류의 6대 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재난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U&E, 2015). 재난 상황에서는 시민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자원봉사자들의 기

여는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재해구호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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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Level of governance for the disaster management education system by country

Country Contents

U.S

∙ Federal Disaster Relief Act of 1950, Continually reorganize disaster management laws and systems for effective government response 
and establish close coordination between state and federal governments.

∙ Integrated role of the FEMA, and disaster response and education systems through the FEMA-based Disaster Management Education
Institute (EMI).

∙ In addition to nurturing professional personnel, we promote government-private cooperation through education on disaster preparedness 
education programs and volunteer roles for citizens.

Japan

∙ To clarify the laws and policies related to disaster prevention in accordance with the Framework Act on Disaster Prevention in 
1961

∙ Disaster-related laws and policies at the government level have developed into a legal system that takes into account all stages 
of disaster as well as emergency. The role of disaster response agents is also specified in detail.

∙ The importance of disaster prevention education has increased since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in 2011. Efforts to establish 
a disaster prevention system through connection with public, private and local residents with the aim of improving local disaster 
prevention capacity.

Republic of 
korea

∙ Enacted the Framework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in 2004. Amendment to mandatory training for disaster workers 
in 2014. Strengthening the importance of education for the public in accordance with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the Promotion of National Safety Education in 2016

∙ At the government level, disaster management education centered on disaster management workers
∙ The private sector lacks awareness and participation in sporadic disaster prevention education and civil society disasters.

Table 1. Comparison of disaster management systems by country

련된 조직이 부족하며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갖고 있

는 조직도 거의 없다.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

회, 한국자원봉사센터협의회 등이 자원봉사자를 대상

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Han, 2007), 기관이나 단

체별로 교육 내용과 초점을 두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

에 재난관리에 한계가 있다. 정부에서 발행한 ‘재난 

시 자원봉사 협업 가이드 북’,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위험사회, 공동체 회복을 위한 재난안전 자원봉사 운

영 매뉴얼’ 등 재난상황에 대비한 자원봉사자들의 교

육매뉴얼이 개발되고 있는 중이지만, 재난 교육 시스

템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생활화할 수 있도록 영향

을 미치는 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4. 미국, 일본, 한국의 재난관리 교육시스템 비교

Fig. 1에서는 국가별 재난관리 교육시스템의 협력

적 거버넌스 수준을 도표화 하였다. 미국, 일본, 한국

의 정부, 민간, 시민사회의 협력적 거버넌스는 국가별

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먼저 미국은 세 영역 간의 재난

교육 거버넌스 수준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부 차원의 관련 법제정을 통한 적극적인 노력 아래 민

간기관과 시민사회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

다. 다음으로 일본은 민간영역과의 거버넌스 수준이 

다소 약하게 나타났다. 이는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지

자체별 재난교육이 이루어지는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시민사회 영역의 거버

넌스 수준이 가장 약하게 나타났다. 이는 재난교육 관

련 법 제정이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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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나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Ⅳ.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교육시스템 

개선 방안

1. 법적 안정성 및 합목적성 강화

재난관리교육시스템 비교를 통해서 법 제정에 적

극적이었던 미국은 거버넌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교육시

스템을 개선하려면 우선 법의 재정비, 인프라 확충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재난 관리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시도되었

으나 여전히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은 미약하다. 기본

법적 성질을 가진 조문과 특정한 유형의 재난에만 적

용될 개별법적 성질의 조문이 혼재하여 있기 때문이

다. 이는 각 부처마다 다양하게 관리되고 있는 재난 

및 안전 분야의 법령과 현행 기본법이 효과적으로 통

합되지 못한 채 출범되었다는 태생적 한계에 기인한

다고 볼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재난관리와 관련하

여 기본법으로서 국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제

도⋅정책을 체계화하고 종합화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기본법 체계 정비를 통해 다양하고 급격

한 변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

비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의 2항에서 명시되는 지역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확인을 통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적 위

험’ 범위에 재난을 추가하여 9대 사회적 위험으로의 

변화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Kwon, et. al., 2017). 또

한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 5항에 나오는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의 경우 시행령 및 시행규

칙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의 관계를 설정해

야 한다. 국가위기관리기본법 제정 혹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이라도 우선적인 마련이 필요하다. 

이외에 재난관리의 초기대응 주체로 지방자치단체

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조례에 대한 정비가 필

요하다. 중앙정부는 지침을 작성하거나 계획을 수립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실제 재난에 대한 대비와 안전관리의 기능을 국가 위

임사무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지

방정부의 실질적인 역할, 성공적인 재난현장의 대응

자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난현장 대응이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적인 기능으로 인지할 만큼 중요

한 업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정이 선

언적으로만 규율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인 업무의 내용

은 입법의 불비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많다. 특히 교육, 

인력, 정보시스템 등과 관련된 핵심 요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및 상황을 반영하여 구체적이며 

체계적인 내용으로 조례에 제시될 필요가 있다(Kwon, 

et. al., 2017).

2. 재난관리 인프라 점검 및 개선

교육시스템 비교를 통해서 주요 행위자들 간 협력

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재난에 효과적인 대응을 모

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재난관리 관련 

주체들은 다양한 변수를 내포하고 있는 재난의 위험

에 대한 협력이 요구되는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성을 갖춘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거버넌스를 구

축해야 할 것이다. Lagadec(2007)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어떤 새로운 위기가 닥친다 하더라도 이에 효과

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관리시스템이 필요하

며, 관리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범용성⋅포

괄성(Generic)을 강조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

본법｣ 제1조에서 재난의 종류를 특정하지 않고 ‘각종 

재난’이라고 명시한 것은 간접적이지만 유연성을 반

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동법 제34조의 3(국

가재난관리기준의 제정⋅운용 등) 1항에서 행정안전

부장관은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분야 용어정의 및 표준시스템 정립, 국가재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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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스템에 대한 원칙, 재난경감⋅상황관리⋅자원관

리⋅유지관리 등 재난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

한 관계기관 간 상호협력 방안에 관한 일반적 기준 등

이 포함된 국가재난관리기준을 제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는 재난관련 주체들의 상호 

협력은 물론 통합적 대처가 가능한 체계 구축의 필요

성에 기반 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재난대응의 기본적인 주체로 

시장⋅군수⋅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읍⋅면⋅동 단위 

또한 초기 대응주체가 되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

록 재난관리 인프라를 점검해야 한다. 재난은 가능한 

최일선⋅최하부 계층의 관할기관에서 관리되는 것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비방법 일 수 있다. 이는 현장에

서 최초 대응자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

서 최일선 계층 중 최근 활발하게 활성화되고 있는 마

을공동체의 경우 재난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등 

교육을 실시하여 공동체도 초기 대응의 주체로 하는 

것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3. 재난교육시스템의 강화와 생활화

이처럼 법의 재정비, 인프라 확충이 되고나면 교육

시스템 개선을 통해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

다. 먼저 정부와 행정기관 그리고 공무원들의 재난대

비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재난 상

황에 대한 지식과 열정이 부족한 조직이나 인물은 컨

트롤타워가 될 수 없으며, 담당자나 공무원도 한때 거

쳐 가는 한직이나 불이익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정

부 또한 그렇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난대응능력을 최단시간에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해

외전문가를 초빙하고 우리 담당자를 파견하거나 유학

을 보내 교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재난이 닥친 

비상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해당 사건

의 피해를 넘어 사회 전체로 불이 번지는 것은 세월호

를 통해서 전 국민이 경험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안전

을 더욱 확고히 하는 것은 불필요한 비용이 아니라 투

자로 생각하고, 교육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민간 부문 조직과 비정부 부문 조직의 공식

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함과 동시

에 재난관리를 위한 계획을 명확히 하여 공식적인 관

련기관들과 협조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훈련 프로

그램의 가동이 필요하다. 일본 기타큐슈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초⋅중⋅고등학교에 소방안전교육사가 배

치된 것은 어린 시절부터 학교에서 재난교육이 체화

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 여겨진다. 그러므로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급속하게 제정되고 있는 재난 관련 

조례에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할 근거를 관련 법령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안전체험관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재난 대응 체험 

등이 활성화되면 재난을 예방⋅극복할 수 있는 역량

을 자연스럽게 갖추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군의 교육

기관이나 전역 장병 교육에서 재난관리 과목을 운영

함으로써 교육을 활성화하고, 전역 후에도 일상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외에도 자주적 방재활동이 이루어지는 일본의 지

역사회는 재난피해가 적었던 것과 미국 캘리포니아 사

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자원봉사활동을 국가적인 재난방

위체계의 토대로 편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자

원봉사인력의 양성은 위기관리 예방과 재난의 잠재적

인 원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

으므로 우리나라 또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봉

사형 재난관리시스템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제3섹

터의 기관 및 일반시민들 역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자

원봉사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주민 참여 부진을 탈피하는 한편 재난관리에서 협

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및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

서 열린 행정안전부⋅법무부⋅국민권익위원회 업무

보고 자리에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자치 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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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원하고, 공무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금껏 중앙정부 

수준의 기능조정 및 통합에 치중하면서, 실제 재난관

리의 집행과 운영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비영리

기관, 시민단체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해소될 것이라 기대된다. 그러나 

유기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협력적 거버넌

스 구축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다. 무엇보다 분산되어 

있는 재난관련 법률을 체계화하고, 국가적 위기로 연

결될 수 있는 대규모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법제를 정

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난관리 각 주체들 간의 유기

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에 더욱 관

심을 가지고 교육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을 포

함하여 거버넌스 구축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경제위기, 저출산⋅고령화 기조에 따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급속한 증가, 그리고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회의 다인종⋅다문화 유입에 따른 갈

등 증가 등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적 취약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UN 등 국제기구에서 재난을 빈곤의 문제와 

함께 연결시켜 사고하는 세계적 추세와 빈곤층을 대상

으로 한 Micro Insurance 등이 학계 및 산업계에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과 맞물린다. 따라서 향후 재난관

리에 있어서는 장애인, 노인, 빈민 등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들은 일반인과는 달리 재난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신체적 부자유로 인해 특

별한 관심과 정책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미미한 수준

이다(Byun, et. al., 2018; 16). 또한 병원, 요양원, 노인⋅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

지기관 및 시설의 경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재난 시 더욱 그러하기 때문이다. 이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종사자나 지역주민은 

재난약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재난

관리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 함양을 통해 재난에 대한 

지식과 민감성을 갖춤으로써 재난 발생 시 취약계층의 

1차적 보호자로서 재난 예방, 대비 및 대응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향후 연구과

제로 사회복지영역에서의 재난교육 정도와 지역사회

에서 사회복지관의 역할 등에 대한 고민이 남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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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에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교육시스템 비교 연구

- 한국,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

국문초록 각종 대형재난이 빈발함에 따라 재난관리에 있어서 정부, 민간, 시민사회의 상호협력을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 현재 공공부문에 국한된 인력 및 기술이 투입되고 

있으며 민간, 시민사회의 협조체계 마련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참여 주체들의 재난에 대한 이해 

정도와 수행역할에 대한 인지가 명료해야 하나, 정부 주도적 시스템 하에서 관련 교육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선진국과 한국의 재난 교육시스템을 비교하고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첫째, 관련법의 재정비를 통한 법적 안정성 및 합목적성이 요구된다. 둘째, 마을 단위의 

대처를 포함한 재난관리 인프라 점검 및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재난에 대한 인식개선을 바탕으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하에서 재난 교육시스템이 강화되고 생활화될 필요가 있다. 즉, 재난과 관련하여 

정부, 민간, 시민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구성원의 소통 활성화, 지식 향상, 역할 명료화를 강화하는 

교육시스템 구축을 통해 긴밀하고 효과적인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협력적 거버넌스, 위기, 공동체, 교육시스템, 재난관리역량, 재난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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